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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과 정책 모색*1)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사유니온센터�이사장( ,� ( ) )

머리말. Ⅰ

구제금융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실업 및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노동 및 고용 IMF 

문제가 국가적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지방정부지자체에서 중. ( )

앙정부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지방정부 노‘ ’ , 

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지역에서 좋. 

은 일자리 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decent work) . 

이미 이나 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포용도시 라는 용어를 사용UN OECD ‘ (inclusive city)’
하고 있다 포용도시는 차별과 배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 

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 및 저임금과 같은 노동문제취약계층를 해결하고. ( )

자 하는 도시의 노동정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개입과 공동. 

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 IMF 

화된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부각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는 노동행정 을 국가의 노동정책을 수행(ILO, 1978) (Labour administration)

하는 공공행정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문제에 부응하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속한다고 보고 ,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지방정부는 노동 법률이나 노동기준의 . , 

이 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제자료 를 토대로 민주노* ‘ ’ (2020.9.2)
총 전북지역본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노동정책 수립 관련 토론회 를 위해 수정 보완한 것임(2021.6.4)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감정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유급병가지원 ** , , , 前 現 
자문위원회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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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다.

물론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및 정책 방향과 수립은 국제규약 헌법 법령의 노동인권, , ①

기준세계인권선언 헌법 조 조 근기법 근참법 산안법 등 등에( , ILO, 32 , 33 , , , ), ILO, OECD ②

서 제시된 노동인권으로서의 좋은 일자리 기준 보편적 노동인권의 관‘ ’(decent work) , ③

점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의 노동인권 개선 방향 기준저임금 비정규(vulnerable workers) ( , , 

부문 취약 노동자 지방정부 인권 및 노동정책 기준조례 인권정책 고용 및 노동 정), ( , , ④

책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가능하다, ) .

영
역

국제노동기구
세계인권선언

헌법과
노동법률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

지방정부
광역 기초( · )

내
용

세계인권선언문
조 차별 문제2○ 
조 안전 문제3○ 
조 단체 권리20○ 
조 사회보장22○ 
조 일할 권리23○ 
조 휴식여가권24○ 

기타○ 

선언 역할ILO , 
인간다운 삶○ 
노동입법수준 발○ 

전 향상·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 보장개선
미래의 일 모색○ 

헌법적 권리
조 근로권리32○ 

조 노동권33○ 

조 사회보장34○ 

노사관계 영역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존중 사회실현63 
ㅇ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대화
를 통한 노사관계 법ㆍ
제도 개선 임금체불 부. , 
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64 
만들기

ㅇ 비정규직 감축을 위
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외주근로자, , 
감정노동자 등 보호강화

개 지방정부243
노동정책 관련 조례○ 
광역 기초  - 14, **

노동행정조직○ 
광역 국 과 - ( - )

노동센터○ 
약 곳 - 59

지역 협의체○ 
노사민정협의회 - 
노동자권익위원회 - 
각 의제별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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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요 국가 도시들의 고용노동정책 영역 지원조직 검토, , 
일반적 노동정책 의제별 노동정책 보호 지원 조직& 

독일 뮌헨 함부르크, • 
취약계층 이주노동 , → 

독일 브레멘 미국 위스콘신, • 
지역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 • 
이탈리아 밀라노 등

지역 좋은 일자리 → 

미국 영국 각 지역, • 
생활임금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기본소득 → 

독일 브레멘 볼스부르크, • 
이탈리아 보첸 프랑스 파리, • 
스웨덴 예테보리•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 → 
미국 피츠버그• 

유급병가 →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볼료나, • 

플랫폼노동 → 
캐나다 퀘벡 스위스 취리히, • 

성별임금 → 
미국 뉴욕주• 

프리랜서 → 

오스트리아 독일, • 
노동자회의소 → 

영국 스웨덴, • 
민중의 집 팔메의 집 , → 

미국• 
노동자센터 → 

자료 김종진 김종진 수정 보완* : (2016), (2019) 

초기 한국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은 국제적 노동기준고용의 질을 토대로 한 노동정( )

책 방향이 모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수립한 곳의 주요 기준은 . 

국제노동기구 의 고용기회 고용안정 교육훈련 소득불평등 노동조건(ILO) , , , , , △ △ △ △ △ △

고용평등 일과 삶의 균형 의견개진 사회보장제도라는 좋은 일자리 지표 속에서 , , , △ △ △

초기 논의되었다 물론 한국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방향과 실천적 사업은 정책 . ‘ ’ ‘ ’
영역공공 민간과 시기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설계되고 있다( , ) ( , ) .

그간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제도화는 지자체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부터 시작되었

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국한되어 출발했다 이런 이유로 , ‘ ’ ‘ ’ . 

조례 명칭도 초기 근로자 권익보호에서 출발하거나 노동인권이라는 포괄적 추상적 ‘ ’ , ‘ ’ ·

개념을 끌고 들어왔고 그나마 산안법상 특수고용노동자를 추가한 정도다 그러나 노동자 , . 

규정과 범위를 국제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 대상의 범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ILO)

다김종진 한국의 ( , 2020). 광역지방정부의 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2019

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8%(53,575 ), 

명 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상0.5%(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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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낮았다 참여연대( , 2019)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양극화 자형 양극화와 불평등 및 격차가 더 확산19(COVID-19) (K )

될 것이라는 국내외 우려를 고려한다면 향후 지방정부에서도 노동정책 수립을 통한 노동

기본권 실현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은 최근 서울 경기 광. , , 

주 충남 부산 경남 인천 등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 주요 , , , , 

내용을 정리했다 글의 마지막은 지방정부 노동정책 필요성 및 과제와 주요 시사점을 중. 

심으로 간단히 제언으로 마무리 했다.

*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예정 or : 서울 차 발표 2 (‘20.12), 충남 예정 , 광주(?)

*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예정   or : 부산 발표(‘20.12) , 인천, 경남 예정 
*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 진행      제주: , 충북 울산, (‘21.4) 경기 발표(‘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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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 Ⅱ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포착1. 

산업구조 기술발전 과정 고용 다변화 문제1) ,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과 일자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기존 표준적인 계약방식이나 고용. 

관계가 아닌 비표준적인 계약방식과 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들이 출현되고 있다는 것이 , 

지배적이다 소위 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 기. ( ) 4 ‘ ’ , 

술발전과 같은 경향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전통적인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분법적인 . -

틀 속에서 ‘이중노동시장이나 분절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차 노동시장 공공부문1 : , 

대기업 차 노동시장 중소영세기업 협력업체, 2 : , 논의가 년 지속되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 20 , 

고용관계 속에서 정책과 사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아웃소싱, 과 같은 기업 조직 운영과 방식의 변화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 등의 출현은 고용관계 다변화를 보여주(platform worker) ‘ ’
는 대표적인 현상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임금노동자 영역으로 정책 범위 확대를 보여

준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 혹은 가 사회적 이슈가 되. 19 (essential key worker)

면서 대 국회 법안이 통과 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대책을 준비 21 (2021.4.29.) , 

중인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노동권익 관련 보호 및 증진조례 정책 관련 . ( , ) 

정책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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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 노동시장 고용구조 모형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경계[ 1] , –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년 월 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만명 전체 노동자의 중 비정규직 비율   * : (2018 8 )  300 245 ( 12.3%) 
였음 고용노동부 년 월 고용형태공시제 인 이상 대기업 개소 노동자는 만명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13.4% . 2018 3 300 3,475 487 , 

만명 직접고용 만명 간접고용 만명 였음39.8%(194 103 91 ) .→ 

 

그림 노동시장 일터 균열과 고용다변화 모형[ 2] 

주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와 비임금노동자 인 자영업자 포괄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1) , , , (1 ) 
전통적 표준화된 고용계약 과 표준화된 고용관계 를       2) (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
벗어난 계약과 고용방식 형성

지방정부 정책 대상 확대 불안정 비전형 노동 문제2) - ‘ , ’ 

국제기구 에서는 취약계층을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ILO, EU, OECD) , , 

제된 노동자들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특. 

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아르바이트나 프레카리, , , 

아트 형태의 취약노동 증가와 맞물린 현상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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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노동 혹은 일반적인 자영업자 자(informal work)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유직업 종사자 독립계약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 (independent 

플랫폼노동자 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 출현은 여타의 문제도 contractor), (Platform worker)

제기 받고 있다.

이들 집단은 우리 사회의 기존 법제도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 , 

정양립지원법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김종진, , ) ( , 

김종진 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기2019; , 2020). 

존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전통적인근로자. ‘ ’ 
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무를 제공자전면 개정 산안법가 고려된 일하는 시민‘ ’ , ( ) ‘ ’
으로의 개념 확장이 지자체에서도 정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전국 및 서울 비임금노동자 사업소득자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규모< 1> , , 

구분 정부 통계 
비임금 노동자 규모 분석‘ ’ 

규모 추계 조사 자료
서울시 규모 추정

대상 취업자 중
비임금노동자

취업자 중
사업소득자

취업자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전국
규모 만명681 만명613 만명400 만명214 만명182

서울
규모

만 천명91 6
(13.4%)

만 천명150 5
(24.55%)

만 천명52 6
(13.1%)

만 천명40 2
(18.2%)

만명47
(25.8%)

조사 
시기 2018 2018 2018 2018 2020

조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한국노동
연구원

규모 추계조사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규모주체 조사

자료 김종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 웹기반 지역기반 이슈페이퍼 제 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 - , KLSI , 146 , .「 」 《 》

최는 국제노동기구 는 국제종사상고용지위기준 을 임금노동자와 자(ILO) ‘2018 (ICSE-18)’
영업자로 분류되었던 기존의 분류 기준에 종속적 계약자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 종사상

지위를 고용주 고용인 없는 독립노동자(Employers), (Independent workers without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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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노동자 고용인 무급가족종사자employees), (Dependent worker), (Employees), ③ ④ ⑤

의 개 항목으로 분류했다(Contributing family workers) 5 . 

표 비임금노동자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지역별 단위 명 백만원< 2> ( , : , )

지역별

년2014 년2018 증감 현황
(2014-2018)

인원 비율 인당 1
지급금액 인원 비율 인당 1

지급금액

인당 1
소득액 
증감률

인원 
증감

총계 4,005,92
5 100%   6,131,86

7 100%   　 　

서울 1,089,99
1 27.21% 17.12 1,505,11

2 24.55% 18.46 7.85% 415,121 

인천 236,527 5.90% 12.75 401,040 6.54% 13.49 5.79% 164,513 

경기 1,065,14
3 26.59% 13.41 1,819,52

4 29.67% 13.76 2.59% 754,381 

강원 86,206 2.15% 11.89 132,815 2.17% 11.94 0.39% 46,609 
대전 115,977 2.90% 15.62 161,132 2.63% 16.66 6.69% 45,155 
충북 87,756 2.19% 12.80 141,061 2.30% 12.79 -0.09% 53,305 
충남 117,763 2.94% 12.94 205,205 3.35% 12.81 -0.96% 87,442 
세종 10,224 0.26% 11.01 31,632 0.52% 13.83 25.61% 21,408 
광주 105,268 2.63% 20.75 147,545 2.41% 21.99 5.99% 42,277 
전북 105,539 2.63% 16.81 150,717 2.46% 16.52 -1.75% 45,178 
전남 92,777 2.32% 15.90 141,992 2.32% 15.25 -4.09% 49,215 
대구 168,073 4.20% 18.02 232,785 3.80% 18.51 2.71% 64,712 
경북 137,157 3.42% 11.11 207,126 3.38% 11.17 0.53% 69,969 
부산 245,749 6.13% 16.89 336,321 5.48% 17.99 6.50% 90,572 
울산 84,426 2.11% 12.27 115,595 1.89% 12.20 -0.58% 31,169 
경남 216,151 5.40% 12.07 308,824 5.04% 12.33 2.22% 92,673 
제주 41,198 1.03% 12.90 65,448 1.07% 13.04 1.05% 24,250 
기타* 　 　 　 27,993 0.46% 3.67 　 　

주  기타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역 구분되지 않는 자료임: 
자료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지역별 현황 필자 재분석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 : 2014-2018> ( , ‘20.9.7)

한편 국내 인적용역 사업소득 현황을 개 광역 지역별로 보면 서울 만 천명, 17 (150 5 )·

경기 만 천명 인천 만명의 수도권이 전체의 분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181 9 )· (40 ) 3 2 . 

난 년 사이 비임금노동자 중 지역별 증감현황을 보면 광역 지자체 중 곳충남 충5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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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남 전북 울산은 감소한 반면 다른 곳은 증가했다 결국 우리나라 비임금· · · ) , 12 . 

노동자도 지역에 따라 변화가 있었고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 및 일자리 노동, , 

정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지방정부 노동 관련 제도화 현황[ 3] ‘ ’ 
한눈에 보는 전국 노동지도      노동 관련 조레 제정 추이a) b) 

  

자료 한눈에 보는 전국노동지도 매일노동뉴스 조례는 : ( , 2021.5.3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일 남우근 재인용( 2021. 5. 2. , 
2021)

주  경기 개 서울 개 경남 충남 개 전남 개 부산 개 강원 개 인천 개 광주 및 : 162 , 88 , 65, 62 , 53 , 44 , 41 , 37 , 전북 개33 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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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개 광역시도 지방정부의 노동전문 인력부서 예산 중간지원조직센터 2021 17 ( ), , (

등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지수화점수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점 경기 점 지), ( ) (40 ), (43 ) 

역이 우월하게 높고 부산 점과 광주 점가 점을 넘는 수준이다 그림 참조 하지, (34 ) (30 ) 30 ([ 3] ). 

만 부산의 경우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 의지와 일부 실적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 다수 있고 실제 실행되지 않는 조례죽은 조례 들이 많다 예를 들어 조례의 경우 , ( ?) . A

조례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2 . 

참고로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에서 거버넌스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 ) , 

노동조합 및 추천 및 노동 유관 전문가 참가 현황이나 전문인력특보 협력과 자문관( ) ( · · ) 

채용 여부도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한다.

지방정부 중 서울 광주 경기 충남 부산 인천 경남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관련 조, , , , , , 

례가 제정되었고 몇몇 기초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요 조례는 목적, . , 

정의 범위 책무 사업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 개념을 벗, , , , , ‘ ’ 
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동 관련 조례가 수립된 곳은 조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과 사업 및 지원 등이 노동정책 기본계획 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진행된다 이를 위해5 . 

서는 조례와 맞물려 노동정책 방향과 조직 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함께 , 

도출될 필요가 있다.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 검토2. 

일반적으로 노동정책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화는 △규범 설정자(rule 

setting), △사용자(model employer), △지도감독모니터링(monitoring)․ 노동자 지원 중간, △

지원조직 설치운영(worker center) , △이해당사자 참여형 거버넌스(governance)  다섯 가

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김종진 현재 한국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판단 할  ( , 2016). 

때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실제적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 전담 조직노동정책과 담당부, (1) (

서 서울 경기 광주 충남 경남 부산 인천 울산 등은 광역 정도이고 서울 경기: , , , , , , , ) , (2) , , 

광주 충남 경남 부산 인천 정도가 조례와 정책이 수립된 상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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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 년 기준< 3> (2021 )Ⅰ

주 노동자 지원 중간지원조직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자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외국인노동자* : 1) , , , , , , 
직장맘지원 노동법률상담소 포함 지방정부 년 전체 예산 대비 노동예산 액과 비율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일자리 , / . 2021 , 
연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지방정부 노동자 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은 매일노동뉴스 기사 참조      2) (2021.5.31.) .

광역 조례 명칭 행정 조직
기본
계획
수립

지원 
센터
개수

노동 예산

비율 금액

서울 노동기본 조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개팀 노동정책 노동권익 필수노 (6 : , , ↳ 
동 노동복지 노사협력 노동안전 , , , 명30 )

년‘15
년‘20 36 0.61% 246,700,869

광주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시장 직속
노동협력관 개팀 노동정책 노사상생 명 (2 : , 10 )↳ 년‘16 5 0.95% 59,472,280

경기 노동
기본 조례

노동국( 명71 ) 
노동정책과 개팀 노동권익과 개팀 외국인정책 (4 ), (4 ), ↳ 

과 개팀(3 )
년‘18 11 0.29% 83,931,964

충남 노동인권 
보호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개팀 노동정책팀 산업안전팀  (2 : , 6↳ 
명)

년‘16 3 0.73% 52,700,019

충북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개팀 노사협력팀 명 (1 : 5 )↳ 연구 0.98% 56,930,391

경남 노동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 개팀 노동정책 노사협력 노동복지  (3 : , , ↳ 
명13 )

발표
예정 3 0.97% 103,747,606

울산 노동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 개팀 노동정책 공공노무 명 (2 : , 11 )↳ 연구 4 0.62% 25,010,939

부산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개팀 노동권익 노사지원  (2 : , 8↳ 
명)

년‘20 7 0.35% 45,967,489

인천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 개팀 노동행정 노사협력 명 (2 : , 10 )↳ 

발표
예정 7 0.51% 61,538,738

대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경제과 개팀 노동정책팀 명 (1 : 4 )↳ 4 0.60% 28,126,029

전북 일자리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개팀 노사협력팀 명 (1 : 5 )↳ 3 1.11% 88,030,627

전남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 개팀 노동정책팀 명 (1 : 3 )↳ 3 0.82% 75,454,940

강원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개팀 노동정책팀 명 (1 : 3 )↳ 1 1.95% 129,969,768

세종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개팀 노사협력 명 (1 : 3 )↳ 년‘20 1 0.60% 10,958,146

대구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 개팀 노사상생팀 명 (1 : 6 )↳ 3 1.25% 92,076,101

경북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개팀 노동정책팀 명 (1 : 3 )↳ × 3 1.11% 103,163,446

제주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개팀 노동정책팀 명 (1 : 3 )↳ 준비 4 1.22% 70,9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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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 년 기준< 4> (2021 )Ⅱ

자료 매일노동뉴스 기사 재인용* : (2021.5.31.) 
주   지역별로 조례는 제정되어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 많기에 이행여부 검토 필요 * : , 

표 개 특광역시 및 일부 지역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 년 월 기준< 5> 8 (2021 5 )

주 행정조직 내 타 부서 정책여성 청년 고령 외국인이주 등 조례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대표적으로 돌봄 및 사회서비스 : 1) ( , , , / ) , 
사례이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 관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 조례 등도 별도로 다루지 않음, ‘ ’ .
기후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 관련 노동 관련 조례는 충남 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음     2) (22.2.22) .2)

2) 기후환경 위기와 노동 정책 문제는 김종진 녹색경제 정의로운 전환 녹색전환 과정과 결과 모두 정의로 , - : , 「 ⑤ 
워야 이코노미 인사이트 한겨레 년 월호의 글을 참조할 것, , , 2021 5 . 」 《 》

노동정책 유관 조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례 노동기본* ( ) ◯ ◯ ◯ 　 ◯ ◯ ◯ ◯ ◯
2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 　 　 ◯ 　 　 ◯ ◯
4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5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6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혹은 권익보호 지원 

조례 ◯　 ◯ ◯ 　 　 ◯ 　 　 ◯ ◯ ◯
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　 ◯　 ◯ ◯ ◯ ◯　 ◯　 ◯ ◯
8 생활임금 조례 ◯　 ◯ ◯ ◯　 　 ◯　 ◯ ◯ ◯ ◯ ◯
9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10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
11 비정규직 특고 등 유급병가 관련 조례, ◯ 　 　 　 ◯　 　
12 프리랜서 권익보호 관련 조례 ◯　 ◯ 　◯ 　 　◯ ◯ 　 ◯ ◯
13 특수고용노동 혹은 플랫폼노동 관련 조례 ◯ ◯
14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 ◯ ◯ ◯
15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 ◯ ◯ ◯ ◯ ◯
1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 ◯
17 성별임금공시제 관련 조례(양성평등 조례) ◯
18 기후환경과 노동 관련 조례* (정의로운 전환)

기본
계획

연구
용역

노동 
조례

비정
규직

노동
안전

생활
임금제

성평등
노동

노동자
이사제

업종직종
보호조례

종합
점수

서울 ○ 1 1 1 1 1 1 14 29
부산 ○ 1 1 1 1 1 1 15 30
대구 × × 1 × × × 1 × 7 7
인천 ○ 1 1 1 1 1 1 11 21
광주 ○ 1 1 × 1 1 1 14 29
대전 × × × × × 1 1 1 9 9
세종 ○ 1 × 1 1 1 1 8 23
울산 ○ 1 × × 1 1 1 1 11
경기 ○ 1 1 1 1 1 1 15 30
강원 × × 1 × × 1 1 × 8 8
충북 ○ 1 1 × × 1 × 8 18
충남 ○ 1 1 1 1 1 1 13 28
전북 × × × 1 1 1 1 × 8 8
전남 × × 1 1 1 1 1 1 16 16
경북 × × 1 × × × 1 × 6 6
경남 ○ 1 1 1 1 1 1 12 22
제주 ○ 1 1 × 1 1 × 13 23



43

참조 서울지역 개 자치구 노동 관련 주요 조례 현황 년 월 기준[ 1] 25 (2021 5 )

조례(자치법규) 자치구 조례(입법 자치법규& ) 자치구

노동권익 노동인권/ 강동 강북 강서 구로, , , , 
동대문 성북, , 노사민정협의회 강동 금천 노원 도봉 성동 송파, , , , , 

특수고용 혹은 
플랫폼노동 관악 서초 중랑, , 감정노동 강동 강서 광진 구로 금천 도봉, , , , , , 

마포 양천 영등포 중구, , , 
프리랜서 관악 동작 영등포, , 직장 괴롭힘 강동 도봉 동작 양천 영등포, , , , 

생활임금 개 자치구 25 (all) 필수노동자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동, , , , , , 
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 , , , 

주요 지방정부들은 노동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개년을 수, (5 )△ △

립하고 실제 이행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노동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 ’(labor center) . △

물론 조례에는 학계 및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노동정책 심의 자문기구위원회를 통한 ( )

거버넌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방계약과 행정위임에 따라 공적 . 

지위와 사적 지위에 근거하고 있어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조건 수준에도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의 정도가 달라진다 때문에 한국의 지방정부는 노동정책 관련 . 

규범적 기준인 조례들을 만들었고 핵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약 개 정도로 제시될 , 16

수 있다 표(< 2>).

참조 광역 지방정부 노사민정협의회 및 주요 위원회 설립 현황 년[ 2] (2020 일자리 제외 -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각 위원회

서울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 , ,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부산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 

대구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인천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 , 

대전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울산 화백회의 노사민정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 , 감정노동권익위( )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경기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정책자문위원회(21.3)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 , , 

원회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 ( 년 상반기 예정‘21 )

강원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충북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감정노동권익보호위원회 노동정책협의회, , ,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전남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경북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경남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제주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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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지방정부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노동권익 청소년노동 비정규직 프리랜, ( ), , 

서 노동안전 근로자복지시설 체불임금 생활임금 감정노동 노동이사제 노사관계발전 , , , , , , , 

및 지원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 지방정부 조례 중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 근거는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례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울산‘ ’ . , , , , , , 

경기 충남 제주 경남 전남 등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 , , .

표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노동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 6> , , , , , ( 기1 정책 )

주 서울시는 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초안이 검토되어 년 월 발표* : 2 2020 12 .

지역 비전 목표 정책과제 정책 분야

서울
(2015)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노동자권익보호 취약노동자권익보호 여성청소년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중소영세, , , , ,
사업장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기반구축 실태조사 모니터링교육상담홍보, , , ,

모범적사용자
역할정립

고용의질개선 고용구조 소득 노동환경, ,

상생과협력의 노사관계구축 노사관계 지역사회협력행정기반, ,

충남
(2016)

차별없는노
동 안전하고,
행복한일터

노동권익존중 취약노동자권익보호 여성청소년어르신 이주노동자 장애인, , , ,
노동기본권 보장 교육상담안전한노동환경, ,

노동가치실현 노동존중사용자 노사관계 노동행정,
삶의질 개선 고용안정 생활안정균등대우, ,

노동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노동시장개선 소득불평등해소 영세사업장개, ,
선

사회적 협력 노사갈등해결 지역사회네트워크, 

광주
(2016)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

노동권리보호
기반구축

노동환경과 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노동환경조사등

사회통합형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동정책발굴 사회통합형일자리창출 

취약계층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 및 
노동권리보호기반 체계구축

여성청년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영세사업장, , , , ,
노동자 취약계층,

모범적사용자
모델정립

산학민관협력 등 
민간거버넌스체계 구축 산학민관협력

노동존중문화확산등 
노동인지적 
노동행정문화구현

노동존중문화확산

경기
(2018)

노동과 함께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노동권익보호
노동권보호 인프라구축 근로행정모니터링노동교육노동상담노동, , ,

홍보

맞춤형노동권보호 여성청소년노인 외국인 장애인 취약사업장, , , , ,
종사자

맞춤형노동권보호

질좋은 일자리창출, 
확대 환경조성( )

고용구조개선 비정규직근로자생활안정 근로, ,
환경개선

상생협력의 지원체계구축 굳건한노사협력거버넌스행정기반 관행제도,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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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광역 지방정부 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핵심 사업 개요 년< 7> 1 (2020 )
구분 요소 내용ㆍ대상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경기도

개별

물질

생활 보장 적정임금 생활임금 생활임금 생활임금 생활임금

임금문제
임금체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지역 건설 

실태조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성별격차 해소 성별임금공시제(‘19)

사회보험 사회보험 지원 건설노동자(‘20)

노동조건

청소노동자 환경개선 휴게실( )
가이드라인 환경 처우개선, 환경 개선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아파트경비노동자 아파트 경비 
종합대책(‘20) 처우개선 교육, 자조모임 등

노무 컨설팅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산업단지 셔틀버스 이주센터 쉼터 운영, , 
주거환경 조사 쉼터 설치 운영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공공기관 곳( 2 )

차별금지 완화ㆍ금지 차별조사관(‘19)
성평등노동팀 여성( )

물질
정신

고충완화

여성노동자 직장맘 지원센터 직장맘센터

돌봄노동자
어르신돌봄종합지원

센터
사회복지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회복지 노인복지/
처우개선

이주노동자 기 정책2 이주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 외국인인권지원센
터

청년아르바이트노동
자 권익보호 상담교육· 권익보호 상담교육·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고용안정 민간위탁
노동자

다산콜센터120
수도검침교체

빛고을콜센터120
수도검침CCTV, 

지하철역사

경기도 콜120
직접고용

노동안전 법제외
사업장노동자 조례 정책 기, (2 ) 산업안전교육 조례 협의체, 

안전지킴이

고용구조 비정규노동자 생명안전 직영
비정규 감축 대조건3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고용확대
청년( ) 청년고용 서울형 뉴딜일자리 광주 일자리드립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실태조사ㆍ모니터링, 
교육상담홍보

실태조사ㆍ모니터링, 
교육상담홍보

실태조사ㆍ모니터링, 
교육상담홍보

실태조사ㆍ모니터
링 교육상담홍보, 

노동권익침해 구제

노동조사관
노동권리보호관
명예옴브즈만
마을노무사

인권옴브즈만 노동옴브즈만운영

마을노무사

특수고용 휴가비 지원(‘19) 휴가비 지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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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유급병가(‘19) 병가손실보상(‘20)

플랫폼노동자 보호 지원제도· (‘21) 보호 지원제도· (‘20)

프리랜서 보호 지원제도· (‘20) 보호 지원제도· (‘20)

노동자지원 상담 교육, 
전시허브/

노동권익센터
도심권센터

전태일기념관
노동센터 노동권익센터(‘19)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지원센터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노동팀(‘19)

정신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괴롭힘 방지(‘20) 예방교육

감정노동 감정노동 폐해 완화( ) 감정노동센터
각종 사업

고객센터 상담사 
힐링 준비(‘20) 교육 심리치유, 

노동권리 노동교육 노동아카데미 시민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노동교육

사측노동인식 개선 노동법지키기( ) 노동아카데미 노동인식 개선 교육 노동인권교육 노사대학 
과정 CEO 

시민노동인식 개선 노동교육 시민노동인권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법률노동교육

집단

조직 노동자조직

노조할 권리 보장 유니온씨티(‘19) 노동존중 권익보호 노동존중 노동권익

영세노조 지원
노동권익센터

도심권역 자치구 -
센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지원센터

취약노동자
거버넌스 참여

취약층참여
청년유니온( , 
여성노조)

참가 지배구조 노동이사제 각 기관별 
기 선출 중2 시행 시행

교섭
협의

공공교섭 공공기관 거버넌스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노사민정 지역 사회적 대화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조정
노사갈등 정책 조정조율 노동자문관

노동조사관

원하청갈등 조정조율 직접고용 해소( )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불파 고용관서
합동지도

불법 하도급
감시

의식 노동인권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

특성화고 
노동권(‘19)

학교노동인권교육 노동교육문화센터
특성화고 예비노동/

자 
학교밖 청소년

국제 국제교류 도시포럼 네트워크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공동(I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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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 노동정책 핵심 노동정책 의제3.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확보1) - 

한국에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 , , , ) 

직 전환무기계약은 지난 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비정규직의 정( ) 15 . 

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은 기간제 계약직 전환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 ) ,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함께 전환되었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는 노무현 정부 시기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수정부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2004 ) , ( , )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은 진행되었다. 

다만 이전 정부 시기 정규직 전환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파견용역으로 지칭되는 소속 외 인력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

부 출범 이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가 년부터 비. 2012

정규직 고용개선 노동정책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지난 년 사이 약 , , , 7 1

만명 이상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년 사이 한국 개 광역 지방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약 만명 3 17 4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는 조직 구조 형태 상 본청 및 사업소 직속. ·

기관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재단 민간위탁 개의 중층 구조로 되었다 지, ( : , ), 3 . 

방정부 차적 전환 대상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문재인 정부 단계 전환 대상이며1 · · ( 1 ) , 2

차 전환 대상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문재인 정부 단계 전환 대상 차 전환 대상은 ( 2 ), 3

민간위탁 개 핵심 대상 및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이다 중앙과 지방의 공공부문 비정규(5 ) . 

직 핵심은 상시지속 업무의 미전환과 누락이며 단계 민간위탁의 사실상 미전환의 절대 , 3

다수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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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전환 정책 흐름< 8> (2004-2019)

주  계획 기준으로 실적은 이와 일치하지 않음 괄호 안의 값은 각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대비 전환율 을 나타냄 년: . (%) . 2012 , 
년 년 간접고용 규모는 직전 실태조사 결과 이용2013 , 2016 .

자료 황선웅 수정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 (2018:35) , (2011.11.28., 2012.9.3., 2013.9.5., 2017.6, 2017.10), 
회 관계부처합동(2007.6.25.), (2004.5.18., 2013.4., 2016.2.17.).

참조 서울시 연도별 정규직화 추진 개요[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차1 차2 차1 차2 차1 차2 차3
정책 
발표 시점

년 2004
월5

년 2006
월8

년 2011 11
월

년 2013
월4

년 2016
월2

년 2017
월7

　 　

비정규직 규모 　 　 　 　 　 　 　 　

조사시점
년 2003
월4

년 2007
월5

년 2012
월9

년 2013
월9

년 2016
월2

년 2017
월6

　 　

계 23.4 2.8 32.1 36.2 31.9 41.6 　 　
직접고용1) 19.5 20.7 22.2 25.2 20.4 24.6 　 　
간접고용2) 3.9 7.2 10 11.1 11.5 17 　 　

전환규모 　 　 　 　 　 　 　 　

발표시점
년 2004
월5

년 2007
월6

년 2012
월9

년 2013
월9

년 2016
월2

년 2017 10
월

　 　

추진 기간 단계적 년 월07 10
년12
년-13

년13
년-15

년16
년-17

년17
년-18

년 월18 6
년-19

년  2019　
이후

계
3.2

(13.7)
7.2

(25.9)
6.4

(19.8)
6.6

(18.1)
1.5

(4.8)
17.5

(42.1)
　 　

직접고용1)
3.2

(16.4)
7.2

(34.8)
6.4

(28.7)
6.6

(26.1)
1.5

(7.5)
7.2

(29.4)
　 　

간접고용2) 　
0.0354
(0.5)

　 　 　
10.3

(60.3)
　 　

년2012
년~2013

▷

년2014

▷

년2015

▷

년2016

▷

년2017
년2017

~ 년2018
년2019

~ 년2020

직접고용 
( 명1,369 )

간접고용
청 소  (4,245

명)

간접고용 
시설 경비,

명(1,191 )

직접 사무 등  [ ] 
    명(127 )
간접 안전 등  [ ] 

    명(1,614 )

간접 안전 [ ] 
등 명(552 ) ▷

콜센터120
명430

수도검침교체
명(460 )

▷

사회서비스원
명500

교통방송tbs
명200

누계 
명: 1,369

누계 
명: 5,614

누계 
명: 6,805

누계 
명: 8,546

누계 
명: 9,098

누계
명: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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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2) - 

한국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최근 노동정책 지원 조직으로 노동센터들이 설립되고 

있다 노동센터는 주로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 

진행하고 있다 노동센터는 민간위탁전문 노동시민단체 운영으로 지역 내 노동문제 접. ( )

근성 강화로 기존 상담 교육사업 외 종합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노동인권서비스 제공 , ·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센터 기능과 역할은 지역 내 노동권익 보호와 각 단체의 연. 

결망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노동센터 사업은 상담 교육 등 센터 필수 사무와 노동. , 

자 특성미조직 비정규 등 실정에 맞는 지역 수요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년 분기 기준 2021 1/4 전국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체 59
개소 가운데 경기노동권익센터와 강동구노동권익센터 행정조직 곳이다 서울은 서울지( ) 2 . 
역 개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와 개 자치구 가운데 개 자치구에 노동권익센터가 4 ( ) 25 16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노동자 지원센터는 행정조직에 따라 노동자 지원센터△
노동정책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노동권익복지센( : , , , /

터 와 그 밖의 부서 노동자 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로 ) ( , )△
구분된다.

표 주요 노동자 지원기관 현황 년 분기 기준< 9> (2021 1/4 )

권역 계 노동자 관련 지원 활동 기관·
계 59

서울권역 26
시립 서울 노동권익센터 서울 감정노동센터 시립 권역 종로 송파 금천 동대문( ) , ( ) , , , 
구립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양천 강동 중랑 은평 마포 도봉 중구( ) , , , , , , , , , , , , , , , 

강북 개소 예정 영등포 용산( )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행정조직 [* ( )]

경기권역 10
경기 노동권익센터 직영( ) 경기 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 , 
복지센터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오산시 노동권익센터, , , ,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충남권역 5 당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비정, , , 
규직근로자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북권역 2 청주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전남권역 3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 
전북권역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남울산
부산권역

9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 경남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 ( ), ( ), 
경남 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양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울산동구 , ,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년 하반기 설치운영,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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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국 주요 지역 노동자 지원조직 기초 현황 기간 조직 임금 년 월 기준[ 3] , , (2019 6 )– 

지역 및 센터유형
기관 현황 조직 현황 월 임금 총액 단위 원( : )

시작
년도

위탁기간
년( ) 인원 부서팀수 년차1

직원 전문직 팀장
부서장

광역
노동센터1 2014 4.0 11.6 3.6 2,283,540 3,075,100 3,125,803 
비정규센터2 2015 2.8 4.3 2.1 2,050,171 2,600,299 2,919,400 

계 2015 3.2 6.7 2.6 2,137,684 2,695,259 2,996,801 

기초
노동센터1 2015 2.6 4.1 1.4 2,220,470 2,310,175 3,535,344 
비정규센터2 2014 2.6 1.8 1.0 2,605,410 2,887,050 2,469,570 

계 2014 2.6 3.0 1.2 2,357,948 2,598,612 3,154,710 

전체
노동센터1 2015 3.0 6.0 2.0 2,236,238 2,463,160 3,432,959 
비정규센터2 2015 2.7 2.8 1.4 2,327,790 2,743,674 2,694,485 

계 2015 2.8 4.2 1.7 2,277,852 2,635,784 3,097,289 
주  서울 청년센터 중 지역별 센터인 청년활동지원센터* : 1) ( 명33 청년허브), ( 명22 무중력지대 개 개 기관에는 평균 ), (8 ) 1 4명

매니저 명 뉴딜일자리 명 의 인력이 배치 되어있음( 4 , 1 ) .
서울 개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개 시설 당 평균 인원은         2) 25 1 42.1명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 의 인력( 18, 6.2, 10.9)
이 배치 되어있음 청소년수련관 개 시설 당 평균 인원은 . 1 40.8명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 인력이 ( 17.9, 6.7, 16) 
배치 되어있음.

권역 계 노동자 관련 지원 활동 기관·
경북권역 1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제주권역 1 제주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구분 기관명
사업영역 구분

정책
연구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교육
사업

문화
사업

모임
지원

조직
화

지원

공간
지원

출간
사업

노동
분야

개(6 )

서울노동권익센터 ○ ○ ○ ○ ○ ○ ○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 ○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 ○ ○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 ○ ○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 ○ ○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 ○ ○ ○ ○ ○ ○ ○ ○ ○

노동 분야 내 빈도수 5 5 3 6 3 4 4 2 3

참조 노동자 지원 센터 및 유관 센터 검토 사례 각 사업 영업 비교 서울 사례 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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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종진* : (2021), 「서울시 노동자 지원 중간지원 조직의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 노동자 지원 발전 토론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 『 』

생활임금 시행 괜찮은 임금의 시도 3) - 

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하여 주요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2015

하고 있다. 년 월 2019 10 당시 곳시행 에서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과 108 ( 44.4%)

정책이 시행되었고. 년 월 기준 곳2021 5 125 의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다 각 지방. 

정부 거의 모두 시 정부 및 의회 전문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생활, , , 

임금위원회 구성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표 한국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생활임금 시행 현황 년 말 기준< 10> (2019 )

구 분 전체 개 ( ) 생활임금시행 개( ) 시행률(%)

광역 17 13 76.4

기초 226 95 42.0

전체 243 108 44.4

 주 년 월 기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만 천명 수준이며 양천구 년 생활임금은 서울과 같은 원월 천만 천원 으로 확정: 2019 11 6 7 , 2021 10,702 ( 223 6 _)

구분 기관명
사업영역 구분

정책
연구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교육
사업

문화
사업

모임
지원

조직
화

지원

공간
지원

출간
사업

노동 
외
분야

개(6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 ○ ○ ○

서울시 청년허브 ○ ○ ○ ○ ○ ○

서울시 청년센터 오랑 ○ ○ ○ ○

서울시 무중력지대 양천 ○ ○ ○ ○ ○

눈물그만상담센터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 ○ ○

노동 외 분야 내 빈도수 2 2 4 3 3 4 0 4 3

전체 빈도수 7 7 7 9 6 8 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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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 광역 지방정부 생활임금 추이 단위 원< 11> (2015-2021, : )

주 * : 생활임금은 단순 금액산입범위 문제 자체보다 ( ) ⑴적용 대상 확대공공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민간 순수 민간 사업장와 ( : , , : ) ⑵생활임금의 
기준 활용서울시 뉴딜 일자리 비정규 특고 유급병가 비정규 특고 휴가비 지원 사회서비스원 재가용양 인건비 등이 중요한 사회적 기( : , , , )
준 임금이 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함.

년 기준 광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액은 원울산 대구 경북 충북이 최저임금 2021 9,916 ( , , , 

원을 생활임금 책정 사유이며 생활임금은 현재 각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한 노동자8,720 ) , 

와 산하 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저임금 등 고용의 질이 낮은 사회 양극화가 , ,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이다 년부터 서울 광주 충남 부산 등에서 민간위탁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 2018 , , , 

며 순수한 민간기업의 생활임금 적용을 일부 곳 정도서울 경기 수원 등의 지자체, 3 4 ( , , )∼

에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아주 소수 적용하고 있는 정도다(MOU) .

지역
생활임금 금액 적용 대상

15年′ 16年′ 17年′ 18年′ ‘19年 ‘20年 ‘21年 시
소속

출자
출연

민간
위탁

공사
용역 하수급인

평 균 6,917 7,248 7,726 8,777 9,623 10,112 9,946
서 울 6,687 7,145 8,197 9,211 1,0148 10,523 10,702 ○ ○ ○ ○ ○
부 산 - - - 8,446 9.894 10,186 10,341 ○ ○ ○
인 천 - - 6,880 8,600 9,600 10,000 10,150 ○ ○
광 주 7,254 7,839 8,410 8,840 10,090 10,353 10,520 ○ ○ ○
대 전 - 7,055 7,630 9,036 9,600 10,050 10,202 ○ ○
세 종 - 7,170 7,540 7,920 8,530 9,378 10,017 ○ ○
울 산 8,720
대 구 8,720
경 기 6,810 7,030 7,910 8,900 10,000 10,364 10,540 ○ ○ ○ ○
강 원 - - 7,539 8,568 9,011 10,010 10,252 ○ ○
충 남 - - 7,764 8,935 9,700 10,050 10,220 ○ ○ ○
충 북 8,720
전 북 - - 7,700 8,600 9,200 10,050 10,251 ○ ○
전 남 - 7,248 7,688 9,370 10,000 10,380 10,473 ○ ○ ○
제 주 - - 8,420 8,900 9,700 10,000 10,150 ○ ○ ○
경 북 8,720
경 남 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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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노동안전과 정신건강 감정노동 괴롭힘4) ( , )–

한국은 주요 회원국 중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하OECD , 

루에 약 명 정도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다 이를 흐름에서 중대5 . 

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년 진행되었고 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통과 되고 20 , 21 (21.1) 22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월 일 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 3 26 <21

책 을 발표했으며 이 대책 중 지자체와의 예방차원의 협력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 , .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제도화 수준이 낮은 관계로 조례조차 거의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곳 지방정부 중 노동안전 관련 조례는 광역 곳. < > 243 7

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광역 지방정부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조례 제정 현황 년 월 일 기준< 12> (2021 3 27 )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시기
경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8.03.20
경남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9.11.07
서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01.09
울산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2.29
전남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05.21
전북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02.19
충남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0.05

주 서울시는 년 월 노동안전 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20 12 5

한편 년 서울시가 변화하는 산업구조 및 서비스사회화 상황에 맞게 감정노동자 보호 2016

조례를 제정한 이후 년 월 기준 약 곳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한국은 지난 , 2021 5 52 . 19

대와 대 국회에서 법률이 논의되었고 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정부에 감정노동20 , 2017

자 보호 권고를 권고하자 정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41 : 

강장해 예방조치에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 ’ . 지방정부 감정노동 조례 
내용은 지역 내 감정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종합계획 실, ( , 
태조사 주요 사업 위원회 구성 등 하는 것이다 감정노동 사업추진 근거는  산업안전보, , ) . (1)
건법 조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정부 국정과제 번 노동존중 사41 ( ), (2) (63 : 
회실현 감정노동자 법적보호 에 근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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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광역 지방정부 감정노동자 관련 보호 조치 현황 년 월 기준< 13> (2021 5 )

주 서울시는 차 감정노동 기본계획 년과 차 감정노동 기본계획 년을 발표하고 현재 차 사업 관련 추진 중* : 1) 1 (2017 ) 2 (2020 ) , 2 .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곳에서 제정광역 서울 울산 인천 경남       2) 22 ( : , , , ), 

감정노동 조례 주요 내용은 지역 내 다양한 감정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체, 

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수립 및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 

현재까지는 서울시 정도만이 감정노동 관련 종합계획 사업 감정노동센터를 운영하는 정, , 

도다 서울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감정노동 종합계획. (2016.1.7.), (2016.11.9.), 

가이드라인 발표 감정노동센터 설립 으로 감정노동 제도화가 이루어진 (2018.6), (2018.10)

상태다 서울시 감정노동 정책과 사업은 가이드라인 매뉴얼 컨설팅 실태조사 심리상담 . , , , , 

홍보 및 실시 교육 심리상담 등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

노동이사제 경영참여 모델5) - 

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노동이사제는 년 월 기준 곳기초 곳의 지방정부에2016 ‘ ’ 2021 5 12 ( 3 )

서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역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 (2016.6), (2017.11.), 

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2018.11.), (2018.12.), (2019.5.), (2019.8), 

전라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까지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2019.11), (2020.3), (2020.3), (2021.5)

있다 노동이사제는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들이 선출한자가 이. ( )

사회에 참여하는 형태다 이는 공공부문의 지배구조에 경영참여 모델로 볼 수 있으며 기초. , 

지역 조례명 제정시기
강원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05.10
경남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09.26.
경기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6.09.29.
인천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20.10.07
울산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08.06.
광주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6.07.01.
대구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07.10.
대전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0.18.
부산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05.23.
서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6.01.07.
충남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03.15.
전북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1.17.
전남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08.01
강원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05.1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01.13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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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기 부천시가 최초로 노동이사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통해 기관 내부
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줌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익성을 ,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가 소속 기관 내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
하고 기관 내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요소를 줄여나갈 , 

수 있다는 점 등에서도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년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 21

회 합의 사항 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법률 제정공운법 관련 법률 김주영 김경협(20.11.18) ( : , , 

박주민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다) .

표 한국 주요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년 월 기준< 14> (2021 5 )

주  노동이사제는 현재 대 국회에 공운위법안 발의 김경협 박주민 의원 등 상황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기:  21 ( , ) , (1 , 
에서 합의사항이기도 함2021.3) .

주요 지자체 노동이사 자격은 일단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년 이상 재직한 사람1

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요건은 타 지방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이사 임, . 

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도록 

정하였으며동 조례 제 조 제 항 이때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 5 1 ), 

구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명칭( ) 제ㆍ개정 시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6.9.29. 
개정2020.7.1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2017.11.15.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11.13. 
개정2019.10.01. 

경기 부천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07.15. 
경기 안산시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1.04.21. 
경기 이천시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0.10.0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8.12.10. 
경상남도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05.0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08.0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11.07. 
전라남도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2020.03.16. 
충청남도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0.03.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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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동 제 조 제 항( 5 2 ).1) 

맺음말 토론 및 논의. Ⅲ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지방정부는 지난 년 이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2

하여 광주 충남 경기 부산 경남 인천 등에서 노동정책 제도화가 확인되고 있다 주요, , , , , . 

하게는 조례 제정 행정조직 설친 기본계획 수립 지원조직 센터 설립 거버넌스 운영, , , , 등 

이다 무엇보다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년 보수정부 시기 지방정부가 선도. 10

적인 진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지방정부의 노. 

동정책 핵심적 역할은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경기 경남 등에서 선제, , 

적 모델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초기 서울 광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만이 아니라 차별해소. ‘ ’ , ‘ ’
라는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일노동 유사 업무의 정규기과 무기계약직의 통합일반(

직전환이라는 정책도 확인된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정책까지 지방) . ‘ ’
정부가 확대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헌법 조 및 근로기준법균등대우 문재인 정(ILO), (32 ) ( ), 

부 국정과제 번 노동존중 사회 번 차별없는 일터와 부합하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63 : , 64 : )

모색해야할 과제다.

초기 서울시 노동정책도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정상화 집단교( , 

섭 체제 운영 노동이사제 시행 등나 , ) 개별적 노사관계 영역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생활( , 

임금제 시행 감정노동 취약층 사각지대 정책 청소경비 이동노동자 셔틀버스 방송 , , : , , , 

프리랜서 등의 정책과 사업들이 구분되기도 한다 서울시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년) . 2017

부터 와 함께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운영하면서 도시 정부의 좋은 일자리ILO ‘ ’
정책을 모색한바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가 근로자와 노동자 개념에서 (decent work) . ‘ ’ ‘ ’ 

1) 서울시 노동이사 운영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는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적용하도록 하며 동 조 , (
례 제 조 원칙적으로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정원이 명 이상인 공사 등에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3 ), 100
동 조례 제 조 제 항(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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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례’ (2021)는 새로운 진전이다 별첨자료 참조([ ]).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일부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선도한 측면, ( )

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파트너십 정도에 머물렀다 때문에 , . 향후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화를 위해 노동조합 참여와 개입 그리고 공동결정제도와 유사

한 정책 틀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2) 한편 노동정책 제도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동관계 

법 등의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 「

률 과 동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활성화를 노사정 이해당사자 」 「 」

모두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전국 곳의 . , (2020.8) 243「 」

자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 되고 정도의 지자체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최소 90% , 80% (

팀이 만들어 진 것을 고려하면 노동정책은 한참 뒤처지고 노동조합에서도 지방정부 노) , 

동정책을 중앙정부식 노정 혹은 노사정교섭의 틀만을 관념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초기 정

책 수립 과정에서 난관 중 하나다.3)

또한 조직된 노동조직이 아닌 미조직노동자 비임금 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 ( , , 

폼노동 등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일하는 시민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책의 폭을 확) ‘ ’
장하고 시민과 노동이 함께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지방정부 . 

사회적 대화 중 하나인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 실용 선언 중심의 정책에서 변화가 ‘ ’ · ·

필요하다.

결국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제도화노동정책 관련 조례 제정 노동행정 전담 ( , 

부서 설치 운영 노동정책 개년 기본계획 수립 노동정책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 , 5 , , 

센터 설립운영 등가 필요한 상황) 이다.4) 특히 전라북도는 기업지원과 내에 노사협력팀 ‘ ’ ‘ ’
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하위 범주로 노동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판

단된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개별 노동 관련 일부 조례생활임금 감정노동 등 정도만  . ( , ) 

2) 김종진 절반의 성공 서울경기 노동정책 전담조직 법제화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1.) · , , (2021.5.31.)「 」
3)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달리 지방정부는 년 순환 보직으로 운영되는 종합 행정조직 특성상 노동정책  ( ) 2
부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 공무원의 부재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도시교통 공원녹지 문화체. , , , , 
육 평생교육 등과 같은 부서에서 과장 팀장 주무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노동정책 부서에 배치될 경우가 대부분, , , 
이다 이럴 경우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 임금정책 통상임금 노동시간 탄력적근무 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 산. ( / , / ) (
별 공동 대각선교섭 등 등이 학계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 ) .

4) 법률 개정의 핵심은 개 지자체에 노동정책 전담 부서 과 혹은 팀 를 두고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  243 (‘ ’ ‘ ’) ,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에서 해당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역 차원3 ( ) . 
의 노동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정 모두 지역차원에서는 . 
전문 인력이나 활동가 그리고 연구자 등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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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노동권익 관련 기본 조례 설립부터 필요한 상황이며 그나마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 , 

조례 정책은 생활임금 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 .

지방정부 노동정책 수립의 제도화 요인은 약 개 정도10 로 꼽을 수 있으며 주요 사항, 

은 ⑴단체장 철학과 의지, ⑵시의회 노동 관심과 협력 정도, ⑶집행부 정무 비서실 노동 -

전문가개방직 특보협력관전문관( : / / ), ⑷조직 내 노동전담 조직광역 과 기초 팀과 인력( : , : )

외부 전문인력 임기제 운영( : ) , ⑸노동자 중간지원조직노동센터과 운영 능력수탁법인( ) ( ), 

⑹지역사회 노동조합 개입 전략 문제양대노총 및 청년여성 등( / ), ⑺노동정책 각 조례 위

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풀, ⑻지방정부 부설 연구원 노동 담당 연구원출연기관( ), ⑼

외부 노동 전문기관 및 연구자의 실천적 참여, ⑽지방정부광역기초 중앙정부노동부 지( / )- (

청 교육청 등과의 유기적 협력적 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자)- - . 

체가 지난 여년 동안 노동정책을 행정 내 업무사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70 ( )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 둘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

지난 년 개월 코로나 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일상과 규범표준1 6 19 , ‘ / ’(New 
의 강조가 아니라 더 나은 일상과 규범표준 으로 가기 위한 다양normal) , / (Better normal)

한 노동정책 모색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노동안전 교육훈련 . , , 

등의 문제는 그간 지방정부에서 논의되지 못한 영역들이다 국제노동기구 는 코로나. (ILO)

시기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19 . 

는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다 노동조합이 적대적 . ‘
비참여만으로는 노조 밖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노총만 ’ .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이외의 코로나 위기대응 모색을 목표로 진행된 지역의 사‘ 19 ’
회적 대화 경험전주 경남은 의미가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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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상생 코로나 대응19 각 위원회

주요사례 개 지자체 138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경남 위기극복 상
생5)

전주 위기극복 상생

노동자 권익보호
생활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2」

경제사회발전 노「
사정 위원회법 시
행령 제 조의 규16」
정

지자체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
형일자리 촉진에 관
한 조례 (‘19.7.1)」

코로나 위기극복 ' 19 
위한 노사정 상생협
력 공동 선
언’(‘20.8.18)
코로나 고용위기 ‘ 19 
극복 해고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
언’(‘20.4.21)6)

각 지자체 조례

정책사업
각 지자체
일자리 창출 기업 , 
및 산업 지원 실업 , 
및 고용대책 등

일자리 창출 및 소
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경
제를 활성화하고 시
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

코로나 고용위기 19 
시기 고용유지와 지
원 정책

지자체 노동정책 기
본계획 수립 심의자
문 생활임금 결정, , 
일자리 관련 정책 
등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산업 경( /
제 기업 부서 담, 
당)

노동정책 담당 부서 노동정책 담당 부서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과 산업 경제( / , 
기업 부서 담당)

주요특징
지역 노사민정협의
인자위 설치 운영
별도 사무국 운영

광주 자동차 공장 
원하청 문제 격차 
해소 출발 대 협약 (4
등)

노동계 참여 코로나‘
시기 고용유지19 ’

조례 근거 위원회 
양대노총 지역본부( ) 
참여

추진실무 별도 사무국 운영
노동정책 부서( ) 재단 출범 추진 노동정책 담당 부서 각 부서 팀 담당/

그림 지방정부 노동정책 관련 다양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유형 도식화[ 4] 

주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사정 모델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서울모델이 있음 : 1) ( ’ )前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경남 등은 지방선거 과정 혹은 그 이후 노동조합과 정책협약 모델도 있음      2) , , , , , ‘ ’ .

5) 코로나 위기극복 대응 경남 노사정 공동 선언문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 고용유지 노력 및  19 ▲ ▲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고용유지 노력 동참 분위기 조성 및 홍보 등·▲ ▲
이 담겨 있음 노사정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 상생협력 실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도민. ▲ ▲ ▲
의 건강보호 강화 및 안전한 근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위기 극복 등에 협력할 것을 제시한바 있다.▲

6) 코로나 위기극복 전주 노사정 참여 협약은 년 월 기준 차 개 차 개 차 개 협약이 진행되었 19 20 7 1 (79 ), 2 (138 ), 3 (592 ) 
고 총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동참 기업들에게 시는 상생기업에게 고용유지 경영안, 809 , △
전 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차보전 연장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 , △ △
고용보험 가입 컨설팅 지원 고용유지 교육훈련 참여기업에 교육훈련수당 지원 지방세 취득세지방소득세 , · · , ( ·△ △ △

등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사업들로 일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 ) . , 13
연장 지원에 개사 억 만원 등을 지원했다29 58 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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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성남시 노동정책 조례 노동자와 일터 범위 확대[ ] – 7)

7) 일하는 시민 조례는 년 성남시 연구과제 성남시 일하는 시민 조례 제정 정책연구 김종진 조 2020 ( ·『 』
성주 의 일환으로 진행한 결과다, 2020)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 경기도성남시조례 제 호 제정[ 2021. 1. 1.] [ 3547 , 2020. 12. 14., ]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시민 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1. “ ”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일터 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다2. “ ” .

가 일하는 장소 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 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 · )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 , ,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통신공간. ·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제 조 적용범위3 ( )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
성남시 관내 일터 및 사업주 거래처1. ,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2. 
성남시 밖에 거주하고 성남시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3. 
성남시에 거주하고 성남시 밖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4. 

제 조 일하는 시민의 권리4 ( ) 일하는 시민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 ① 
를 가진다.

일하는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② 
일하는 시민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 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③ 

리를 가진다.
일하는 시민은 폭언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을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과 위협의 대상· · , ④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시민은 일터 및 지역에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⑤ 

제 조 시장의 책무5 ( ) 성남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제 조에서 규정하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 “ ” ) 4①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일하는 시민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② 
한다.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④ 

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 ·⑤ 

련하여야 한다.

제 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6 ( )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방향 및 목표1.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2.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노동권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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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5.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 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7 ( ) 시장은 제 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 6①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1.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2. 
노동권익 교육 및 홍보3. 
노동권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4.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5. 
체불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6. 
취약 일터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호 사업7.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8. ,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9. ·
노동안전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10. ·
노동권익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11. ·
그 밖에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2. 

시장은 제 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 , ③ 「 」 「 」 「 」 「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예산의 ·」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 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1 , ·④ 
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⑤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2 4 .⑥ 「 」

제 조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의 설치8 ( ) 시장은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7 1 ( ‘ ’① 
한다 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성남시의 출연금1. 
이자 수익금2. 
그 밖의 수입금3.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1.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기금의 존속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2025 12 31 .④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 조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9 (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기금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제 조 기금위원회의 구성10 ( )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0 .①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 .互選②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노동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 . , ③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분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3 1 .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명1. 2
노동 또는 고용 관련 단체의 대표자2. 
노동 고용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3. ·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분의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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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11 ( )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조에 따른 시책사업과 지원 범위의 결정 제 조제 항의 기금7 , 8 2①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소집의 통지는 심의 안건을 표시하여 회의 개최 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1 5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④ 「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 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12 ( )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고용기회 소득불평등 해소 적정 노동시간 고용안정 고용평 , , , , ① 
등 직업교육훈련 산업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보장 참여발언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 , , , ,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좋은 일자리의 구직활동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제 조 공정거래 지침의 보급 등13 ( )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① 
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공정거래 지침 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 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보급( “ ” )
할 수 있다.

시장은 성남시 및 그 산하기관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기관 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 · ·②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성남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 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 ·③ 
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 보급 적용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 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14 ( ) 시장은 일하는 시민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 ① 
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②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남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③ 
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15 ( )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 ” ) .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1.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2. ·
노동권익 지원시설 운영3. 
생활임금의 결정 성 평등노동정책 수립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보호 및 정책수립4. , , 
좋은 일자리 정책의 평가5. 
그 밖의 노동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제 조 노동위원회의 구성16 ( ) 노동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 1 1 15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명1. 2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 관련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경력이 있는 사람3. , · ,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 구성에10 6 , ③ 

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 , . , ⑤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노동위원회 운영 등17 (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연 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분의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1 , 3 1 ② 

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생활임금 분과 성평등노동정책 분과 플랫폼노동보호 분과 등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 , ④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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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⑤ 「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18 ( )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시행규칙19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정 조례 제 호< 2020. 12. 14. 3547 >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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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 노동정책 추진 흐름 「 」 

박�용�석

민주노총�부설�정책연구원장( )

1. 서론 지역 노동정책 위상 - 

지역 노동정책이 갖는 의미1) 

지역 노동정책은 우리의 지방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반영함에 따라 각 - , ․
각 지방자치에 따라 지방이 수행해야 하는 보편적 과제 지역 고용 위기에 △ △

따른 시대적 과제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서 특수하게 제기되는 과제 등으로 △

나눠질 수 있음.  

 - 보편적 과제 ( )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 노동자 보호 행정 강화 및 노동정치 기

반 구축 

 - 시대적 과제( ) 지역 고용 위기 산업구조 전환 불안정 노동 확산 관련 노동존 , , 

중 대응 체제 구체화 

 - 한국 특수 과제( ) 불균등 발전수출대기업수도권 전략의 균등 발전내수중소 ( ) (․ ․ ․
기업지역 전략 전환을 위한 기본적 토대 마련    ) ․

노동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책무2) ( )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크게 규범 설정자 - , (rule 

정책 감독자 사용자 로 규정될 수 있음setter), (supervisor), (employer) . 1) 

 - 규범 설정자( ) 자치 법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경제주체들을 참여시키는 지배구, 

조 구축(governance) 

1) 김종진 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규범 설정자 사용자 지도감독모니터링 이해당사자 참 (2021) , (rule setting), (model employer), (monitoring), 
여형 거버넌스 등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제정 정책 집행 직원 고용의 본연의 역할에 따라 여기서는 (governance) 4 , , , 
규범 설정자 정책 집행자 사용자로 설정함, , .   



68

 - 정책 감독자( ) 법제도정책의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해 감시감독하고 필요시 행 , ․ ․
정지도 수행 

 - 사용자( )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관계법에서 설정한 사용자 역할 

수행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목표3)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으로 자리잡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관련하여 지 - , 

역의 노동자들 또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권리, 

들이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목표로 자리잡아야 할 것임. 

 - ① 노동 권 보장받을 권리3 노조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변형 고용간접 : , (

고용 구조를 넘는 사용자 책임 강화) 

 - ②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업규모고용구조 및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나타나 : ․
는 노동 격차의 해소

 - ③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결합 비정규직 사용 제 : , 

한 공공부문 선도적 일자리 창출 , 

 - ④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위험재해질병인격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 ․ ․ ․
리 사회안전망 확대, 

 - ⑤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민주적 경영 참여 및 지배구조  : 

지역의 노동정책 추진 흐름2. 

노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현황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1) : 

지자체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그 제도적 근거가 되는 노 - , 「 」 

동자 권리권익 보호 조례가 필수적임( ) .  

년 월 현재 전국의 개 광역 지자체 및 개 기초 지자체에서 노동자  - 2021 5 , 14 19

권리권익 보호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년마( ) , 5

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으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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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는 경우예 대구 대전( , , 2) 또는 지체하는 경우예 울산 충북 제주가 나) ( , , , )

타나고 있고 뒤늦게 조례 제정했으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 「 」

경우예 경남도 있음( , ) . 

표 각 광역 지자체 노동자 권리 권익 보호 조례 현황[ -1] ( ) 

기 년 이전 지역 노동정책기본계획 전략 및 주요 과제2) 1 (2019 ) 「 」

노동정책의 비전 및 목표전략 ○ ․
년까지 수립되었던 광역 지자체 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은 서울충남 - 2019 1 「 」 ․ ․

광주경기 등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었음. ․
비전 및 목표전략에서는 서울시 모델 을 선도로 하여 대체로 노동자 권 - , (2015) , ․

2) 대전시는 노동인권 증진 조례에 따라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5 . 「 」

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시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노동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14.3.�

개정(2019.7.�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노동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19,2,�

개정(2020.5.�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근로자�권리�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정�2015.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16.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16.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노동인권�증진�조례� 제정2016.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노동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18.12.�

경기도 경기도�노동�기본�조례�
제정�2016.12.�

개정(2019.8.� ).

강원도 강원도�노동�기본�조례� 제정2020.3.�

충청북도� 충청북도�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제정�2019.5.�

충청남도� 충청남도�노동자�권리�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
제정2017.6.�

개정(2020.4.� )

전라남도 전라남도�노동자�권리�보호�및�증진�조례� �
제정�2019.7.�

개정(2020.4.� )�

경상남도� 경상남도�노동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2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근로자�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제정�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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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보호 및 모범적 사용자 모델 중심의 목표전략이 설정되고 있음 다만. , 2018․
년 지방선거 이후 다소 늦게 구체화된 경기도의 경우 일터 혁신 실현의 과제, 

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기 주요 광역지자체 노동정책의 비전 및 목표전략 [ -2] 1 ․

자료 김종진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현황과 과제 : , ‘ ’, 2021.4.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 개요 ○ 

광역 지자체 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의 핵심사업을 분석한 결과 개별 노동  - 1 , 「 」

영역에서 임금생활보장 노동자지원노동조건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고△ △ △ △․
용개선안정확대 노동안전 노동교육 등이 집단 노동 영역에서 노조 조, △ △ △․ ․
직화 공공기관 지배구조 사회적 대화노사민정 등이 구체화되고 있음( ) . △ △

자치단체� 비전 목표 정책과제�

서울특별시

(2015)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노동자�권익�보호�
취약�노동자�권익�보호

노동기본권�보장�기반�구축�

모범적�사용자�역할�

정립�

고용의�질�개선

상생과�협력의�노사관계�구축�

충청남도

(2016)�

차별없는�노동,�

안전하고�행복한�

일터�

노동�권익�존중
취약�노동자�권익�보호

노동기본권�보장�

노동�가치�실현�
노동�존중�사용자�

삶의�질�개선�

광주광역시

(2016)�

노동을�생각하는�

광주

노동�권리�기반�구축

노동환경과�산업�실태조사�및�분석

사회통합형�일자리�창출�연계�노동정책�발굴

취약계층�노동자�근로조건�개선�및�노동권리�보호기반�구축�

모범적�사용자�모델�

정립

산학민관협력�등�민간거버넌스�체계�구축

노동존중�문화�확산�등�노동인지적�노동행정�문화�구현�

경기도

(2018)

노동과�함께�

따뜻하고�복된�

경기도�

노동�권익�보호
노동권�보호�인프라�구축

맞춤형�노동권�보호

일터혁신�실현�
질좋은�일자리�창출 확대환경�조성,� ( )�
상생�협력�지원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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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주요 광역지자체 노동정책 기본계획 의 주요 정책과제[ -3] 1 「 」

구

분

주요�과제� 자치단체�기본계획�

정책내용� 정책과제� 서울시 광주시� 충남도 경기도�

개

별�

노

동�

임금생활․
보장

적정임금 생활임금 생활임금 생활임금 생활임금

임금�체불�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체불임금�지역�

건설�실태조사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성별�격차�해소 성별임금�공시제

사회보험 사회보험�지원 건설노동자�

노동자지원

노동조건�․
개선

청소노동자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환경 처우개선�,� 환경�개선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아파트경비노동자
아파트경비�

종합대책
처우개선 교육,�

자조모임�등�노무�

컨설팅

이동노동자 쉼터�설치�운영 산업단지�셔틀버스
이주센터쉼터�운영,�․
주거환경조사

쉼터�설치�운영�

여성노동자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센터

돌봄노동자
돌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처우개선
돌봄�서비스�강화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회복지노인복․
지�처우개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지원 이주노동자�지원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상담교육․ 권익보호상담교육․ 청소년노동인권

센터�

상담교육 전시․ ․․ ․
허브

노동권익센터도․
심권익센터전태․
일기념관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비․
정규직지원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권�보장기반�

구축

실태조사모니터․
링교육상담홍보․

실태조사모니터링․
교육상담홍보․

실태조사모니터․
링교육상담홍보․

실태조사모니터․
링교육상담홍보․

노동권익침해�

구제

노동조사관노동․
권리보호관명예․
옴부즈만

인권옴부즈만 노동옴부즈만�

고용개선․
안정확대․

민간위탁�직고
다산콜센터�120

수도검침원

빛고을센터�120

수도검침원CCTV․ ․
지하철역사

경기도 콜센터�120

정규직�전환
생명안전�직영�

비정규�감축
정규직�전환 정규직�전환 정규직�전환

고용확대청년( )
서울형�

뉴딜일자리
광주�일자리드립

노동시간 노동시간�단축 시범사업�실시

차별해소� 성평등� 성평등노동팀�운영�

노동안전

노동안전법제 산업안전교육�
조례 협의체�,�

안전지킴이�

직장내괴롭힘예방 괴롭힘�방지 예방교육

감정노동�보호
감정노동센터�

운영

고객센터�

상담사�힐링
교육심리치유�․

노동교육
노동권교육 노동아카데미 시민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노사대학�

과정CEO

노동인권교육 학교노동인권교육- 학교노동인권교육- 노동교육문화센터
특성화교예비노․
동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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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종진 일부 재구성 : (2021), 

기 년 이후 지역 노동정책 기본계획 전략 및 주요 과제 3) 2 (2020 ) 「 」

노동정책의 비전 및 목표전략 ○ ․
- 년 이후 기 광역 지자체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은 서울 기 부산인천이 2020 2 (2 )「 」 ․ ․
현재 수립을 완료한 상태이고 경남이 준비중에 있음충남도 현재 기 논의중, ( 2 ). 

- 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의 비전 및 목표전략을 조사한 결과 비정형사각2 , 「 」 △․ ․
노동자 보호 평등한 노동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이 제시됨으로써, 1△ △

기에 비해 한단계 진전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 노동정책까지 제시되면서 지방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 2

상당 부분 보완한 목표전략이 제시되었으나 정작 정책 추진 주체서울시장에 , ( )․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집

단

노

동

노조�

조직화

노조할�권리�보장 유니온시티� 노동존중
권익보호․
노동존중

노동권익

영세노조�지원
노동권익센터도․
심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비․
정규직지원센터

취약노동자�정책�

참여

청년유니온여성․
노조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투자출연기관노동

조합협의회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시행 시행�

사회적대화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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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주요 광역지자체 노동정책의 비전 및 목표전략 [ -4] 2 ․

자치단체� 비전 목표전략�․ 정책과제�

서울특별시

기2 (2020)�

뉴노멀�시대,�

노동의�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강화

이동노동자쉼터�전�자치구�설치-�

특고노동조합�설립�및�운영�지원-�

특고프리랜서�소액대출�지원-� ․
서울형�유급병가�적용�대상�확대 차� 이후-� (1 2019.6.� )�

필수노동자�맞춤형�지원�방안�마련-�

노동자종합지원�플랫폼�서울노동포탈�구축�-�

사각지대�노동자�

기본권�보장

택배노동자�노동권�보호-�

경비노동자�권리�구제-�

청소노동자�등�휴게시설�개선-�

건설노동자�사회안전망�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 ,�

2019.7)

청소년노동자�부당대우�방지-�

이주노동자�조기정착�지원-�

-�코로나 관련�노동자�지원특고프리랜서 콜센터 청소노동자�등19� ( ,� ,� )�․

건강하게�일할�수�

있는�안전일터�

조성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

서울형�노동안전건보건우수기업�인증-�

감정노동종사자�보호조치�강화-�

직장내�괴롭힘�금지�문화�정착-�

노동자�작업중지권�실행력�확보-�

건설현장�안전관리�강화�및�점검�확대-�

비대면�노동교육�확대�시행�-�

선도적인�노동정책�

지속�발전�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전�자치구�설치운영-� ․
서울형�생활임금�시구�통합�운영-� ․
노동자�지원전문가�확대-�

공공부문�노동이사제�운영�안정화-�

노동시간�단축�모델�수입-�

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

정부�및�유관기관�협력�강화�-�

부산광역시

(2020)� �

노동이�

존중받는�부산�

보편적�노동권�

보장

노동기본권�보장�및�강화-�

적정임금 생활임금�확대 체불임금�근절-� ( ,� )

사회안전망�강화�-�

일과�삶의�균형-�

산업안전보건-�

평등한�노동환경�

구축

여성�노동자�지원�-�

장애인�일자리�확충� �-�

청소년청년�노동기본권�보장�및�지원�-� ․
고령자장년�지원-� ․
외국인�및�이주�노동자�지원-�

비정규직�정규직화-�

취약노동 특고프리랜서플랫폼�등 지원-� ( )�․ ․
지역�산업�노동�특화-�

노동행정�거버넌스�

강화
노동행정�체계�구축-�
공공부문�노동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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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주요 과제 개요 ○ 

 - 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의 핵심사업을 분석한 결과 개별 노동 영역에서 2 , 「 」 △

고용안정보장 사회보험사회안전망 노동안전 비정형취약노동자 지원 등△ △ △․ ․ ․
에서 집단 노동 영역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 지원조직 운영 경영참, △ △ △

여 노정협의 등에서 기에 비해 진전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1 . △

민간위탁�노동자�보호-�
중간지원조직�강화-�

참여형�노동정책�모색-�

인천광역시

(2021)�

정책�실천으로�

신뢰받는�

노동존중�

롤모델�도시�

인천�구현

일과�삶의�균형
적정임금�및�노동시간�보장-�
노동복지�강화-�

산단노동자�보호�및�산업안전�강화-�

노동권익�향상

청년노동자�권리�보장-�
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
감정노동자�권리�보장-�
여성노동자�권리�보장-�

취약노동자�권리�보장-�

노사상생�강화
노사상생�지원-�

지역사회�상생�지원-�

거번넌스�강화�

노동행정체계�구축�및�전문성�강화-�
경영참여�확대-�
거버넌스�강화-�

지원조직�강화-�

경상남도

준비중( )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권익�

보호

특고플랫폼�노동자�지원-� ․
돌봄노동자�지원-�
여성노동자 일하는�엄마 지원-� ( )�
장애인�노동자�고용환경�개선-�
청년노동자�지원-�
중고령�노동자�지원-�

- 이주�노동자�지원�

좋은�일자리와�

노동�복지

교육훈련�확대 경남형�노동�-� ( 4.0)�
적정임금 생활임금 고용불안정�보상수당�등-� ( ,� )� �
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가입�지원-�
취약노동자�유급�병가�지원-�
노동복지�지원-�

고용개선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 )

안전하고�건강한�

일터

산재�예방-�
건강권�강화 화학물질�관리�및�사고�예방-� ( )

노동안전보건�협치�활성화-�

노동기본권�보장
취약노동자�이익�대변-�
공공부문�노동권�보장-�

노동인권�교육�-�

노사정�거버넌스�
노동행정�체계�구축-�
중간지원조직�강화-�

참여형�노동정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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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주요 광역지자체 노동정책의 주요 정책과제[ -5] 2

구

분

주요�과제� 자치단체�기본계획�

정책

내용�
정책과제� 서울시 기(2 ) 부산시 인천시 경남도준비중( )�

개

별�

노

동�

고용�

안정․
보장

공공�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지속업무�정규직�

전환�지속

공공부문�정규직화�

민간위탁�(*),�

실태조사 위수탁�,�

계약시�노동자보호�

공공부문�

비고용안정처우개․
선�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노동환경�개선대책�

수립�

민간�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정규직�

전환�추진�

민간부문�비정규직�

지원

민간부문�근로기준�

안전망

적정

임금�

보장�

생활임금�
서울형�생활임금�

시구�통합�운영�․
부산형�생활임금제�

확대

생활임금�정착�및�

민간부문�확대�
생활임금�적용�확대�

체불임금�
체불임금�확인�및�

청구�지원제도�신설

체불임금�상담�및�

구제(*)

불안정노동�

임금�

공무직�차별철폐�및�

처우개선�

고용불안정노동수당,�

표준임금체계�

사회

보험․
사회

안전

망�

사회보험�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지원�

저임금영세사업장�․
사회보험�가입�

캠페인�

저임금사업장�

사회보험�가입�지원�

유급병가� �
서울형�유가병가�

적용대상�확대�

취약�노동자�

유급병가�지원

노동자복지
공공노동복지기금�

재정�지원 공단내�,�

노동복지센터�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촉진 경남형�,�

어깨동무공제회�설립

노동

시간�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모델�

수립출연투자기관( )� �․

일과�삶의�

균형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단축�

모니터렁�및�

인센티브�제도�

노동

안전�

산업재해�예방

비대면�노동교육�

확대�시행 노동자�,�

작업중지권�실행력�

확보� �

산업재해�예방�및�

노동안건보건(*)

화재폭발로부터�․
안전한�산업단지�

만들기�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지원,�

화학물질�

관리사고예방․

안전일터�조성
서울형�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

씩씩 한�노동자�(SS)

안전일터�만들기

안전보건�

거버넌스�

서울노동안전보건센

터�설립

산업재해�예방�및�

노동안전보건�증진�

체계�구축�

경남�산재예방위원회�

활성화

직장내�과롭힘�

예방

직장내�괴롭힘�금지�

문화�정착

직장내�괴롭힘�관련�

사업(*)

감정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강화�

감정노동자�보호�

사업

감정노동자�

보호체계�구축,�

감정노동�치유활동�

개선

비정

형․
취약

이동노동자
이동노동자쉼터�전�

자치구�설치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강화�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배달이동노동자�․
휴가비�지원�

특고플랫폼․ 특고프리랜서�․ 취약노동자�정기적� 특수고용플랫폼노․ 경남특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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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

지원�

노동자� 소액대출�지원

실태조사,�

표준계약서�보급,�

휴가비�지원�

동프리랜서�보호�․ 노동위원회 운영’�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맞춤형�

지원방안�마련,�

콜센터�환경�개선�

돌봄노동자�
돌봄노동자�처우개선�

요양보호사�(2019.�

처우개선�대책)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지원,�

사회서비스원�설립�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강화

돌봄노동자�지원�

택배노동자�
택배노동자�노동권�

보호�

경비노동자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구제� � 청소경비노동자�․
지원�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등�

휴게시설�개선�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확충�

건설노동자�

체불임금방지시스템�

강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조기정착�

지원�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강화 산업�안전�,�

교육�통역�강화(*)

이주노동자�노동�

환경�개선 무료�,�

진료�확대 농어촌�,�

사업주�교육�강화�

청년청소년․
노동자

청소년노동자�

부당대우�방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노동권보장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노동�실태조사�

및�통계�구축� �

청소년�( )

노동권리보호�확대,�

특성화고�청년�지원�

여성노동자�
직장맘�지원센터�(

기�운영)

인미만�영세�10

사업장�여성노동자�

지원 공공부문�,�

성별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해소 일하는�엄마�지원�

고령장년․
노동자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지원

고령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장애인노동자
장애인�고용�

촉진직업재활시설�․
지원

지역산단�

노동자�

지역산업노동�특화�

발굴

산단�노동자협의회�

구성�지원,�

표준노동기준�마련�

중소영세

노동자�

중소기업�노동문화�

환경�개선�

중소영세노동자�보호�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노동․
직업

교육

�

직업교육�
비대면�노동교육�

확대�시행�

경남형�노동‘ 4.0’�
도입 불안정�노동자�,�

교육훈련�지원�

노동인권교육�

공무원민간부문�․
노동교육�활성화,�

노동인권�

캠페인홍보�․

노동법률�상당�및�

교육사업�확대�

노동인권�교육�및�

홍보�



77

부산시 제출 노동정책 기본계획 의 중점 추진 과제  * 「 」

기 2○ 노동정책 기본계획 의 개괄적 진단 「 」

 - 점진적 개선 (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노동존중 정책 , 「 」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

 - 노동자 자주적 개선 기반 미흡( ) 비정형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과제가 대부분 ․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의 자주적 개선 노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 

마련노조할 권리 및 교섭구조 확보이 미흡( )

집

단

노

동

노동

기본

권�

보장�

노조�설립� �

지원�

기준�노동기본권�ILO

보장� 노조설립�(

지원)

노동조합�및��

노동단체�지원�

취약특고노동․
자�노조�지원�

특고노조�설립�지원�

취약노동자�

노동단체�설립�

지원네트워크�(

활성화)�

경남특고플랫폼�‘ ․
노동위원회 운영’� ,�

취약노동자�조직화�

지원�

노동�

지원

조직�

운영

노동행정조직�
노동행정체계�구축�

및�전문성�강화�

노동정책�전담부서�

확대�및�전문인력�

확충�

중간지원조직�

운영�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전�자치구�설치운영�․

노동권익센터�설립�

및�강화(*),�

노동상담소�강화�

인천노동권익센터�

설립운영�․

노동인권센터�설립,�

비정규노동자지원센

터�개관�

자치노동�

네트워크�

노동자�지원전문가�

마을노무사노동권리( ․
보호관 확대�)�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확대�지원�

노동행정네트워크�

강화�및�지역참여형�

노동협업�공모�

경영

참여�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공기관�노동이사제�

운영�안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활성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활성화�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활성화�

노사

정

협의�

노사민정

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서울시�(

출연투자기관노사정․
협의회�기�운영)

부산시�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설치(*)

노정

협의�

노정협의�

정례화
노정협의�추진�

노동정책�

협의교섭기구�․
정례화�

정부․
유관

기관�

협력

정부유관기관�․
협력

중앙정부�및�

유관기관�협력�강화

노동

정책�

평가�

노동정책�평가�
노동정책�

평가시스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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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정책협의 소극적 ( ) 지역 노동정책 추진 거버넌스에서 여전히 노조 대표성 

이 취약한 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체계 선호 및 지역 직접 노정정책협의 소극적( )

인 추진 흐름이 지속  

 - 공공부문 교섭구조 개선 미흡 ( ) 실질적 노조할 권리 보장 및 모범 사용자 노력 

선도를 위한 지자체 직간접 고용공공부문 노동자와의 교섭구조특히 초기업, ( ) ( , ․
단위 개선에 대한 정책과제 미흡) 

 - 노동정책 평가체계 부족( )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반 

적으로 부족부산시 사례 정도( )  

 - 정치적 환경에 좌우될 가능성( ) 지역에서의 노동존중 정책 수준의 개선이 정치

적 환경지자체장의 교체 중앙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추진 왜곡정체후퇴 등에 ( , )․ ․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상존 

4)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지역 노동정책 조사 결과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교 ( ) 「 」

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조사 노동존중시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 2019 ( , 「

및 시사점 내용을 종합한 결과 발표 개 지자체서울경기가 노동존(2019.11 ), 2 ( )」 ․
중 정책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개 지자체대구대전세종강원경북제, 6 ( ․ ․ ․ ․ ․
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개 지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9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제를 대비시킨 결과 노동존중 정 - , 「 」 

책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 개 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머물6

고 있고 미흡하다고 평가된 개 중 개 지자체부산인천충남경남는 정도의 , 8 4 ( )․ ․ ․
차이는 있으나 노동존중의 정책지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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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광역지자체의 노동 존중 정책 수준 비교 종합 년[ -6] (2019 ) 

 

전북의 경우 일부 조정 필요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 , ( , )

자료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 노동존중 시대 지역 노동정책 실태 및 시사점 : , , , 2019.11. 「 」

구분�
노동

조례

노동

전담

행정

노동정책�

기본계획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

임금

노조할�

권리

지원

노동

안전�

노동정책�

거버넌스

노정

협의

노동자�

이사�
종합평가�

서울 양호 O �O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O O 양호�

부산 중간 O × 보통 미흡 중간 미흡 미흡 × O 미흡

대구 미흡 × × 양호
매우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인천 중간 O △ 보통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간 △ O 미흡

광주 중간 O O 양호 보통 중간 미흡 미흡 × O 미흡

대전� 미흡 × × 미흡 보통 미흡 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울산 미흡 O △� 미흡
매우

미흡
중간 매우미흡 미흡 △ △ 미흡

세종� 미흡 × × 양호 미흡 미흡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경기 양호 O O 보통 양호 중간 보통� 양호 O O 양호

강원 미흡 × × 보통 보통 미흡 미흡 미흡 × × 매우미흡

충북 미흡 × △ 보통
매우

미흡
중간 미흡 중간 △ × 미흡

충남 중간 O O 미흡 보통 중간 미흡 중간 △ × 미흡

전북(*) 미흡 × × 보통( ) 보통 중간 미흡 중간 ( )△ × 미흡

전남 중간 × △ 양호 보통 중간 매우미흡 미흡 × × 미흡

경북 미흡 × × 미흡
매우

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경남 중간 O △ 보통 보통 중간 미흡 중간 △ O 미흡

제주 미흡 × △ 보통 보통 중간 매우미흡 미흡 × ×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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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정책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지역본부의 과제4. ( )

기본적 과제 1) 

 - 지방의 노동정책이 중앙 노동정책과 상호 연동되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

이지만 과거 상반된 흐름박근혜정부 노동억압배제 서울시 노동친화이 확인, ( )↔ ․
되고 있고 최근에도 민주당 집권 지자체 중 노동존중 정책 수준이 매우 미흡한 , 

경우강원세종 또는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충북( ) (․ ․
전북 등가 병존하고 있음) . 

이 - 는 중앙 노동정책과 지역 노동정책이 상이하게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역 스스로 노동존중 정책 추진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 

것을 반영함.  

민주노총 중앙의 지역 노동정책에 대한 통일적인 의제화 지역본부의 지역 특 - , 

성조건에 맞는 정책 개입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임. ․

노동존중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본부의 중점 과제 2) 

 - 정책조직역량 강화( )․ 지방정부의 역할책무이 제대로 수행정책 내용 및 체계 ( ) ( )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정책 개입 및 조직지역자원 동원, ( ) ( ) 

역량의 강화

 - 취약노동자 권익 우선( ) 노동행정 및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 노

동계층중소영세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및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 ) ․ ․
사업방향 준비 

 - 확대된 노사관계틀 확보 ( ) 노동배제기피 문화 만연에 따라 취약한 지역의 노, ․
사관계노동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확대된 노사관계노정교섭협의 기반의 ( ) ․ ․
확보 


